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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� 1분기� 주요� 보도자료� 및� 뉴스� 기사� 동향

� 뉴스� 기사� 부동산관련� 키워드� 분석

● ‘26년 1월 신문, 뉴스 등에서 나타난 전체 11,026건의 뉴스 중 부동산 관련 기사는 3,645건(33.1%)

이었으며, 1월 부동산 기사가 전월대비 19.7% 증가하였는데 이는 1.29 대책 발표 영향으로 파악

    - 1.29 대책은 ‘서울 6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’으로 관련 기사는 총 450건이 보도됨

       ‣ 대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 사실만 작성한 중립 보도 297건(66.0%), 대책의 실효성 의문 및 한계를 지적한 

우려 비판 보도 73건(16.2%), 대책의 관건은 속도 및 실행력을 주장한 조건부 중립 보도 42건(9.3%), 핵

심지 공급에 대한 기대 긍정 보도 38건(8.4%)으로 나타남 

       ‣ 급상승 키워드로는 대책과 관련한 ‘공급’이 10위에서 6위로, ‘물량’이 24위에서 16위로, ‘다주택자’는 100

위권에서 43위로 진입하였음

    - 지역별 언급 빈도는 서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언급량을 보였음

       ‣ 특히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용산·과천 등 지역에 대한 언급이 많아짐

       ‣ 서울(2,701건)/경기(1,534건)/강남(1,260건)/수도권(906건)/송파(672건)/용산(637건)

    - 부동산 뉴스 관련 상위 키워드를 빈도수로 보면 ① 부동산(18,318건), ② 서울(16,158건), ③ 시장(12,323건), 

④ 주택(12,323건) ⑤ 규제(12,044건)순으로 나타남

       ‣ 주요 이슈 영역별로 관련 기사를 분류하면 ① 가격 동향(2,692건), ② 공급/분양(2,369건), ③ 규제 정책

(1,551건), ④ 전세/임대(1,434건), ⑤ 대출/금융(1,359건)순임

       ‣ 시장 동향 키워드 분석 결과, ‘상승’ 관련 키워드가 ‘하락’ 대비 약 3.8배 높은 빈도를 보임

<그림� 1>� ‘26년� 1월(좌)�및� 2월(우)�부동산�상위�키워드

● ‘26년 2월 신문, 뉴스 등에서 나타난 전체 13,854건 중 부동산 관련 기사는 3,723건(26.9%)으로, 

전월에 비해 부동산 기사의 비중은 6.2%p 감소(1월 33.1% → 2월 26.9%)하였음

    - 2월 부동산 뉴스 관련 핵심 이슈는 다주택자  관련 기사(600건, 부동산 기사의 16.1%)로 5월 다주택자 양도

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, 다주택자들의 ’급매물 출회‘가 부상함

KRERI 부동산 정책 및 이슈 동향 2026년 1/4분기



2

       ‣ 급상승 키워드로 ‘다주택자’ 키워드가 전월대비 186%(1월 1,850회 → 2월 5,294회), ‘유예’는 전월대비 

209%(1월 1,018회 → 2월 3,148회), ‘양도’는 92%(1월 1,608회 → 2월 3,094회) 급증함

    - 상위 키워드를 빈도수로 보면, ① 부동산(12,094건), ② 서울(11,271건), ③ 아파트(9,728건), ④ 시장(9,299건) 

⑤ 주택(8,441건)순으로 나타남

       ‣ 1월 상위 키워드와 2월을 비교하면 ‘매물’ 키워드가 25위→6위 급상승(+184%)하였음

    - 지역별 언급 빈도의 특징으로는 양도세 매물관련 키워드가 급등하면서 강남·서초(급매물)관련 빈도가 증가함

       ‣ 강남의 경우 34%, 서초의 경우 49%가 전월대비 증가함

    - 주요 이슈 영역별로 관련 기사를 보면 ① 거래/매물(2,736건), ➁ 가격 동향(2,721건), ➂ 규제 정책(2,522건), 

➃ 공급/분양(2,303건), ➄ 세금/다주택(1,741건)순으로 나타남

       ‣ 특히 세금/다주택은 2월 핵심 이슈로 전월 대비 112.1% 급증함

       ‣ 시장 동향 키워드 분석 결과, ‘상승’ 관련 키워드(6,136건)가 전월 대비 14% 감소하였고, ‘하락’관련 키워

드(2,131건)는 78% 급증하며서 하락 대비 상승이 약 2.9배 높은 빈도를 보여서 전월에 비해 상승관련 

키워드가 감소하였음

● ‘26년 3월 신문, 뉴스 기사 총 10,704건 중 부동산 관련은 3,582건(33.5%)으로 부동산관련 비중이 전

월 대비 6.6%p 증가하였음

    - 3월 부동산 뉴스 관련 핵심 이슈는 공시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보유세, 그리고 강남3구·용산 집값관련 하락 

전환이었음 

       ‣ 공시가격 관련 기사는 335건으로 부동산 기사의 9.4%를 차지하였고, ’공시‘ 키워드는 전월 대비 684% 

급증하였는데 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관련 세금의 증가때문임

       ‣ 강남3구·용산 집값은 100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양도세 중과 효과가 본격화된다는 기사가 증가하였음

    - 부동산 뉴스 관련 상위 키워드를 빈도수로 보면, ① 서울(10,736건), ② 아파트(10,557건), ③ 가격(9,303건), 

④ 부동산(9,074건), ④ 주택(8,596건) ⑤ 시장(7,501건)순임

       ‣ 특히 ‘상승’ 키워드가 전월대비 5계단 상승하면서 7위(6,663건)를 기록하였음

    - 세부 지역별 언급 빈도는 강남(3,046건)이 하락 이슈로 가장 많았고 외곽의 상승 및 서울의 대안으로 인천

(1,034건)이 전월 대비 45% 증가하였음

       ‣ 주요 이슈 영역별로 관련 기사를 분류하면 ① 가격 동향(2,849건), ➁ 거래/매물(2,260건), ➂ 규제 정책

(1,881건) ➃ 세금/다주택(1,376건) ➄ 공시가격(781건)으로 나타남

       ‣ 시장 동향 키워드 분석 결과, 시장은 상승 키워드가 하락 키워드 대비하여 전월(2.9배)보다 2.6배로 감소하

면서 하락관련 담론이 증가하는 추세였음

<그림� 2>� ‘26년� 3월�부동산�상위�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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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� 보도자료� 및� 뉴스� 주요� 동향

� 수도권� 지가� 상승세� 지속,� 서울� 공동주택� 공시가격� 18.67%� 급등

KRERI 부동산 정책 및 이슈 동향 2026년 1/4분기

부동산통계 국토교통부
‘26.01.27.
‘26.03.17.

′25년 연간 전국 지가 2.25% 상승 
′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 열람 

<요약 및 정리>

① ′25년 연간 전국 지가 2.25% 상승
Ÿ (지역별) 수도권 : 2.77% → 3.08% / 지방 : 1.10% → 0.82%
Ÿ (시·도) 서울 : 4.02% / 경기 : 2.32% (전국 평균 2.25% 상회)
Ÿ (시·군·구) 서울 강남구 : 6.18% / 용산구 : 6.15% / 서초구 : 5.19% 등

<'25년 전국 연간지가변동률> <시도별 '25년 연간 지가변동률(%)>

<연간 전국 지가변동률(%)> <월별 전국 지가변동률(%)>

② ′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
Ÿ (공시가격) 현실화율 69% 동결, 전국 평균 9.16% 상승 / 서울만 평균 상회
Ÿ (서울) 강남3구 24.7% / 한강 인접 자치구 23.13% / 그 외 6.93%

<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 변동률 현황>

<관련 기사 리스트>

Ÿ (2026.01.26.) 헤럴드경제, “′25년 전국 지가 2.25% 상승…수도권 주도, 지방은 둔화세” 

Ÿ (2026.03.17.) 서울경제, “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.67%↑…전국 평균 2배 이상 올라” 
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4&id=95091634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1792
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662699
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662699
https://www.sedaily.com/article/20020457
https://www.sedaily.com/article/20020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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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양도소득세� 중과� 유예� 종료를� 통한� 다주택자� 관리� 정책�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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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책 국토교통부 ‘26.02.12.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

<요약 및 정리>

① 개요
Ÿ (주관) 재정경제부 · 국토교통부 ·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

Ÿ (핵심요지)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→ ‘26.5.9.예정대로 종료(연장 없음)

            정책 예측 가능성·신뢰성 확보 원칙 유지 +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보완방안 병행 마련

            「소득세법 시행령」·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」 ’26.2.13.입법예고 → 2월 내 공포·시행

Ÿ (현행 중과세율) 1세대 2주택자: 기본세율 + 20%p 중과

                 1세대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p 중과

                 적용 대상: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

② 3대 보완방안(핵심 내용)

구분 보완�내용 적용�기준�및�조건 주요�효과

❶
기존�조정대상지역

(강남3구+용산)

·� '26.5.9.까지�매매계약�체결+�계약금�지급�확인

·�계약일로부터� 4개월�내�잔금·등기

·�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� 4개월�내�입주

※�가계약·사전약정은�계약으로�불인정

·� 중과�유예�적용�유지

·�실질적�매도�기회�확보

❷
신규�조정대상지역

(‘25.10.16.지정)

·� '26.5.9.까지�매매계약�체결

·�계약일로부터� 6개월�내�잔금·등기(기존�대비+2개월)

·�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� 6개월�내�입주

·� 매도인:�다주택자/매수인:�무주택자(허가신청일�기준)

·� 신규�지정�지역2개월�추가�

� 여유기간�부여

·� 준비기간�부족�해소

❸
임대�중인�주택

(토지거래허가�대상)

·� 매도인:�조정대상지역�다주택자

·� 매수인:�무주택자(토허�신청일·대출�신청일�기준)

·� 실거주의무:� 현� 임대차계약�최초�종료일까지�유예

·� 단,� '28.2.11.(발표일+2년)�이내�반드시�입주

·� 주담대� 전입신고:� '대출실행+6개월'� 또는� '임대차만료

+1개월'�중�늦은�시점

·� 임차인�주거�보호

·�다주택자�매도�원활화

·� 무주택자�내�집�마련�기회�확대

③ 지역별 적용 기준 비교
Ÿ (강남3구+용산 / 기존 조정대상지역) 

   - 계약 기한: ~'26.5.9 / 잔금·등기 기한: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

   - 입주(실거주) 기한: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+ 2년 실거주(임대중: 최초 임차종료일까지, 최장 '28.2.11.)

Ÿ (신규 조정대상지역 / '25.10.16. 지정, 그 외 전 지역)

   - 계약 기한: ~'26.5.9 / 잔금·등기 기한: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

   - 입주(실거주) 기한: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+ 2년 실거주(임대중: 최초 임차종료일까지, 최장 '28.2.11.)

<관련 기사 리스트>

Ÿ (2026.02.14.) 한국경제, “다주택자 매물만 '갭투자' 허용에…1주택자 역차별 지적도” 

Ÿ (2026.02.18.) 매경이코노미, “세입자 낀 다주택자 집은 실거주 2년 유예”…최대 2년 갭투자 허용? 
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1708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5251461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5251461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4/0000103537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4/0000103537?sid=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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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외국인� 부동산� 투기� 방지� 강화,� 서울� 외국인� 주택거래� 51%�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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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산업 국토교통부
‘26.02.09.
‘26.02.12.

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
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% 감소 

<요약 및 정리>

① 「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외국인 거래 관련 개정안
Ÿ (신고확대)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체류자격(비자유형)·주소·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 의무 신설 
Ÿ (자금조달)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해외예금·해외대출 등 해외

자금 조달내역 추가, 가상화폐 매각대금 포함
Ÿ (계약서류) 국적·허가구역 불문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서·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 신설

구분 현� �행 개� �선

자기자금

예금 국내�예금 +�해외�예금(해외�금융기관명)

현금 국내�현금 +�외화�금액(반입�신고�여부)

증여·상속 금액�및�당사자�간�관계� +�세금�신고�여부

기타 주식·채권�매각�대금 +�가상화폐�매각�대금

차입금 대출 주담대·신용·기타�대출�
+�해외�금융기관�대출�등
+�사업자�대출�등�

중개거래
(공인중개사)

단독신고 계약서 +�계약금�영수증

공동신고 첨부�없음 +�계약서�및�계약금�영수증

<자금조달계획 및 계약서 주요 변경 내용>

②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(25.08.21.) 이후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51% 감소
Ÿ (지역별)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35% 감소(2,279건 → 1,481건)
Ÿ (시도별) 서울 51%(496건 → 243건), 경기도 30%, 인천 33% 감소
Ÿ (가격별) 12억 이하 거래 33%(2,073건 → 1,385건), 12억 초과 53%(206건 →96건) 감소하여 상대적

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

<토허구역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 비교> <강남3구·용산구 외국인 주택거래량 비교>

③ 중국인과 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 비교
Ÿ (국적별) 중국 32%(1,554건 → 1,053건), 미국 45%(377건 →208건) 감소

    ※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 중 중국이 71%, 미국이 14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

Ÿ (유형별) 

   

구분 아파트 다세대

중국 623건(59%) 384건(36%)

미국 169건(81%) 14건(7%)

<관련 기사 리스트>

Ÿ (2026.02.09.) 이데일리, “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…체류자격·해외자금까지 들여다본다” 

Ÿ (2026.03.23.) 매일경제, “이건 못 피하겠지?”…토허제 시행 6개월, 수도권 외국인 주택매입 급감 
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3&id=95091684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91704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988086645348880&mediaCodeNo=257&OutLnkChk=Y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988086645348880&mediaCodeNo=257&OutLnkChk=Y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11995426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11995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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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근본적� 체질개선을� 통해� 부동산� 집중을� 완화하는� 자본시장� 선진화� 정책� 추진

부동산금융 금융위원회 ‘26.03.19.
위기에 강한,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-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 
추진합니다. 

<요약 및 정리>

① 추진 배경
Ÿ 코스피5,000pt 달성·PBR 선진국 수준 회복('26.2.27 최고점6,347pt) 등 증시 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, 

재평가를 넘어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프리미엄 시장 도약 추진
Ÿ 4대 정책방향(❶신뢰 ❷주주보호 ❸혁신 ❹시장접근성) 일관·강화 추진

② 9대 핵심 과제

구분 과제 핵심�내용

❶�신뢰

①�주가조작�적발·처벌 특사경�인지수사권,�포상금�상한�폐지,�원금몰수�근거�마련

②�회계투명성 과징금� 2배�상향,�원스트라이크�아웃,�지정감사�강화

③�부실기업�퇴출 코스닥�상폐� 150개↑,� 집중관리기간('27.6월까지)

❷�주주보호
④�중복상장�금지 거래소�상장심사�원칙금지,�모회사�주주충실의무

⑤�기업가치�훼손�방지 저PBR�명단�공표·태그,�토지�공정가치�주석공시�의무화

❸�혁신
⑥�코스닥·코넥스�개편 프리미엄/스탠다드�세그먼트�분리,�기술특례상장� 6개�분야�확대

⑦�모험자본�가동 국민성장펀드� '26년� 30조↑,� 대형IB� 7개사�점검협의체

❹�시장접근성
⑧�신상품·장기투자 RIA·개인선물환� '26.3월,� ETF·BDC� '26.2분기�출시

⑨�외국인�투자환경 MSCI� 로드맵� 39개�과제,�영문공시�확대,� STO법� '27.2월�시행

③ 감정평가업역관련 항목

Ÿ 주주보호 : 합병가액 공정가치 산정
   - M&A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
Ÿ 주주보호 : 자산가치 공시
   - 토지 공정가치 주석공시 의무화

Ÿ 시장접근성 : STO
   - 토큰증권(STO) 기초자산 평가
Ÿ 신뢰 : 상장폐지 가속화
   - 잔여자산 처분, 청산 등 자산 감정평가 
     수요 발생

④ 시행 일정

Ÿ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(~'26.6)
Ÿ 특사경 훈령 개정(~'26.4)
Ÿ 외부감사법 개정안 마련(~'26.6)
Ÿ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(~'26.4)
Ÿ 집중관리기간 운영(~'27.6)
Ÿ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(~'26.6)
Ÿ 자본시장법 개정안(~'26.6)
Ÿ K-IFRS 개정(~'26.9)

Ÿ 스튜어드십코드 개정(~'26.6)
Ÿ 거래소 상장·공시규정 개정(~'26.下)
Ÿ ETF 출시 준비(~'26.下)
Ÿ 모험자본 공급 점검체 운영('26.4~)
Ÿ 조특법·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계속)
Ÿ MSCI 로드맵 후속이행(계속)
Ÿ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('26.3~)

<관련 기사 리스트>

Ÿ (2026.03.18.) 파이낸셜뉴스, “李 자본시장 활성화, 부동산 집중 완화…韓지정학 리스크는 과장” 

Ÿ (2026.03.19.) 매경이코노미, “중복상장 이제 꿈도 꾸지 마”…PBR 낮은 기업도 공개 

KRERI 부동산 정책 및 이슈 동향 2026년 1/4분기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6493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5493518?sid=100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5493518?sid=100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4/0000104190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4/0000104190?sid=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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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STO� 시장� 확대� 및� 제도� 정립을� 위한� 민관� 협의체� 시작�

KRERI 부동산 정책 및 이슈 동향 2026년 1/4분기

부동산산업 금융위원회 ‘26.03.04. 민·관 합동 ｢토큰증권 협의체｣ Kick-off 회의 개최 

<요약 및 정리>

① 개요 및 추진 배경
Ÿ 법적 근거 : 「전자증권법」·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→ '26.1월 국회 본회의 통과→ 시행 예정일(2027.2.4.)

Ÿ 추진 배경

· 토큰증권 =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·발행·관리되는 증권(「자본시장법」상 증권 적용)

· 음원·예술품·한우·부동산 등 조각투자 기반 신종증권 확대 → 스마트컨트랙트로 비정형적 권리·맞춤형 인프라 구현

· 제도화 법 시행('27.2) 전 하위법규 정비·인프라 구축 위한 민·관 합동 세부제도 설계 필요

Ÿ 협의체 구성

   : 정부(금융위·금감원) + 유관기관(예탁원·보안원·금투협·핀산협·정보통신기술협회) + 학계·연구계·법조계 

    민간 전문가

   : 「열린 민간 자문단」 병행 운영, 다양한 시장참여자Pool 구성,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·제도 현실성 제고

② 3대 정책방향(금융위원장 모두발언)

③ 4개 분과 회의 구성 및 주요 논의사항 중 감정평가와 간접 관련 항목
Ÿ (발행 분과) 음원·예술품·부동산·한우 등 실물·대체자산 기반 신종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 서식 및 업무

기준 정비

    → 기초자산 가치 산정 기준 필요 + 감정평가(공정가치 평가) 발행요건으로 연계

Ÿ (유통 분과) 비정형적 증권 유통공시제도 정비

    → 부동산·실물자산 토큰증권의 유통 단계에서 자산가치 재평가 공시 필요성 발생

③ 향후 운영 계획
Ÿ ('26년 상반기) 4개 분과 집중 논의→ 제도설계 방향 수립(상반기 내 완료 목표)

Ÿ ('27. 2. 4.) 쟁점논의 등 필요 시 수시 회의 개최 /하위법규 정비·인프라 구축 완료

Ÿ (법 시행) 「전자증권법」·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 본격 시행(2027. 2. 4. 예정)

<관련 기사 리스트>

Ÿ (2026.03.04.) 조선비즈, “금융위, 민·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…스테이블코인 연계 결제 검토” 

Ÿ (2026.03.04.) 조세일보, “이억원 토큰증권, 일시적 유행 아냐…자본시장의 한 축” 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637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366/0001145696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366/0001145696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23/0002378773?sid=101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123/0002378773?sid=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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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� 스몰톡

� 청년층의� 가상자산,� 종착지는� 부동산인가?

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이다.1) 청년층이 가상자산시장에 몰

리는 현상을 두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 낳은 한탕주의의 발현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며,2) 한편에서

는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조적 현실이 청년들을 고위험 자산시장으로 내몰

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.3)

이러한 논쟁과 별개로 최근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된다.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키운 이들 중 일부가 결

국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. “비트코인으로 큰돈 번 2030, 강남 아파트를 트로피로 여긴다.”4)는 

언론 보도가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. 이들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을 굳이 왜 부동산을 사는 

데에 투자하는가?

단국대학교 유정석 교수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실증 데이터로 설명한다. 2024년 연구5)에서는 가상

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강남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를 포착했다. 2025년 연구6)에서는 그 구조

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했다. 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가상자산과 강남 3구 부동산 사이에 대체

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. 아래 그림은 시차별로 그 관계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.

         주) 계수는 시장 불안이 고조된 국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이 강남 3구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의미함.
         자료 : 유정석(2025: 25) <표 7>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간(p<0.1, 4~20주)만 표시함.

<그림 1> 확장된 시차별 비선형 인과관계 분석

1)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(2022~2025), 「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」

2) 파이낸셜 뉴스(2021.10.26.), “월급만 모아선 내집 마련 못해"..일보다 코인에 빠진 2030세대”

3) 세계일보(2021.04.29.), “‘코인 신화’ 그림자…‘돈 날렸다’ 투자 실패 비관해 목숨 끊는 청춘들”

4) 주간동아(2024.11.24.), “비트코인으로 큰돈 번 2030, 강남 아파트 트로피로 여긴다”

5) 유정석(2024), 부동산, 가상자산 및 주식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, 부동산연구 Vol.34.3, 한국부동산연구원

6) 유정석(2025), 한국 자산시장 간 인과관계의 시간가변·비선형 특성 분석: 가상자산, 부동산, 주식시장을 중심으로, 부동산연구 Vol.35.3, 한국부동산연구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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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110261824159635
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10429517639?OutUrl=na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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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으로 증식된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선택은 수익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. 직접 

비교하긴 어렵지만, 가상자산의 단기 수익률이 부동산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고, 유동성도 실물자산보다 

높다고 할 수 있다. 그럼에도 자산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것은 부동산이 수익률 외에 다른 무언가를 제공

하기 때문일 수 있다. 가상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부동성과 영속성을 가진다. 사라지지 않고, 옮길 수 없

으며, 실재한다는 것이 주는 신뢰는 수익률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.

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.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

1960~70년대,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내 집 마련은 중요한 생존의 과제이자 

양적 주택공급 차원의 사회적 과제이기도 했다. 그 과정에서 부동산은 사회적 지위로 자리 잡아온 측면

이 있다. 

기성세대에게 당시 예금 및 대출은 당시 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

었다. 현재 청년들이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택한 것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. 저금리와 자

산 가격 급등이 맞물린 시대에,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

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.

그러나 이 인식 자체를 되물을 필요도 있다. 부동산이 오른다는 믿음은 수요를 만들고, 수요는 가격을 

밀어 올린다. 그렇게 형성된 가격은 다시 그 믿음을 강화한다.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저축이나 예·적금 

등의 안전한 투자로는 부동산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. 결국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청년층은 더 높은 

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.

가상자산으로 자산을 불린 뒤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린다. 투기적 행태

라는 비판도 있고, 달리 선택지가 없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시각도 있다. 저축과 대출이 부동산으로 가는 

길이었던 시대에서, 이제는 가상자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수단은 바뀌었어도 목적지가 여전히 

부동산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. 문제는 가상자산이라는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방

식에 있을지 모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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